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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연대 총파업 영향력 “별로…”
화물연대 소속 차주 1만5000명 불과 … 정부는 운송방해 총력 대응

화물연대가 6월1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.

화물연대는 6월10일 오후 늦게까지 대한통운과 30여명의 미복귀 차주들의 복귀 및 화물연대 인정 등에 대해

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해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.

정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, 전국의 화물차량은 총 30여만대로, 이중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1만5000여명에

불과해 이들이 단순히 파업에 그치면 물류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2008년 화물연대의 파업이 100달러를 웃도는 살인적 고유가에 따른 생계형이었다면, 2009년에는 명분이 크

지 않아 파업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.

생계형 파업으로 화물연대 비조합원까지도 파업에 가세하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됐던 2008년과 달리 화물연

대가 <화물연대 노조 인정>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왔고, 협상 대상도 정부가 아닌 대한통운이라는 점도 파업

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.

그러나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가 단순히 휴업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황은 크게 달

라질 수 있다.

화물연대는 이미 파업에 돌입하기 전 항만을 봉쇄하고 고속도로를 점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실제 이

를 실행에 옮길지가 변수로 남아있다.

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막고,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

엄포를 놓고 있다.

우선 항만과 ICD, 고속도로 나들목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장소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, 차량

방치 등 불법행위를 하면 현행범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는 방침이다.

또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대체수송 계획도 세웠다.

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사업용 8톤 이상 차량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

상운송을 즉시 허가키로 했다.

국토해양부 관계자는 “화물연대가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도 관계부처들의 합동 비상수송대책을 차질

없이 시행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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